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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

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

농조합법인의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 , , , 

* 이 글은 2013년에 수행한 연구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제도 개선 과제 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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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협동조합의 사업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방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김정섭, 2013: 174).1) 여러 경제활동 부문에

서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다. 농업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2014년 1

월 24일을 기준으로, 설립 신고가 수리된2) 일반 협동조합3) 3,453개 가

운데 ‘농업, 어업 및 임업’ 부문 일반 협동조합은 388개다. 그 비율이 

11.2%에 달한다.4) 그 가운데 다수가 ‘농업 분야 협동조합’5)이다. 

1)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금융 및 보험업’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은 허용되지 않았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었다. 

2)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제로,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그런데 설립 신고가 수리

되는 것만으로 일반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 수리 이후 법원에 공시(등기)되

어야 설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협동조합도 인가 후에 공시(등기)되어

야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등기부 등본을 낱낱이 살펴서 협동조합 현황을 파

악하기가 어려워, 이 글에서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go.kr)

에 ‘협동조합 통계’로 제시되는 신고(또는 신청) 및 수리(또는 인가) 관련 자료를 활용한

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나오는 설립 신고가 수리된 협동조합들에 관한 자

료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을 열

람하여 얻은 농촌 지역, 즉 읍부(邑部)와 면부(面部)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설립 신고가 수리된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들 가운데 법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5∼10%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을 

얻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게 다루어야 할 수준의 차이지만, 이 글의 논지상 중요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협동조합 관련 통계를 인용한다.

3)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표현이 아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일반’

이라는 꾸밈말이 나오지 않지만, 통상 ‘사회적 협동조합’과 구별하려는 목적에서 ‘일반 

협동조합’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사

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등의 표현을 취할 

것이다. 다른 꾸밈말 없이 ‘협동조합’이라고 쓰는 경우는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아우르는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아닌 다른 법

률에 의해 규제되는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하여 ‘협동

조합’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임을 부가하여 설명할 것이다. 

4)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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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 경영이라는 점에

서 유사한 목적을 갖는 조직이다. 게다가 법률에 규정된 법인 구성 요건

이나 의사결정 원칙 등에서도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

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업법인’으로 그

리고 ‘농업경영체’라고 정의되지만,6)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

다. 법률상의 영농조합법인에, 또는 농업법인에, 또는 농업경영체에 농

지를 소유⋅임차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조세를 감면해 주거나, 규제 특

례를 적용하거나, 정책 지원 대상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령들과 정책 사

업 지침들이 많다. 그런데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농업법인으로도 농업

경영체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자면, 목적과 기능이 아주 비슷

한 두 종류 법인의 법률적 지위가 다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들이 ‘현재 다른 법령을 근

거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관

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목적

으로 하고 있는 경제 안정과 사회통합 기능 등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입법적 조치’라는 주장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전후(前後)

에 제기된 바 있다(강현철⋅박광동⋅차현숙⋅김종천⋅류창호, 2012: 

85; 기획재정부, 2012: 1).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

진 것으로서 타 법령 개정에 관한 논의를 제기한 것으로는 강현철 외

(2012)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5)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가운데 농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

하고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을,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농업 분야 협동조합’

이라고 칭한다. 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규제되는 ‘농업협동조합’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에는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

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라고, 동법 제2조 제3호에

는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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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병행 개정해야 할 법률들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 이 글의 

주제인 ‘농업 분야 협동조합’의 법률적 형평성 문제와 관련된 타 법률 개

정 논의도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예컨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

여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과 동등한 조세 감면 혜택을 받게 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낙농진흥법｣, ｢인삼산업법｣ 등을 개정하여 ‘농업 분야 협동조합’

이 농업회사법인의 일종으로 설립될 수 있게 하거나 각종 농정 영역에서 

농업 생산자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 그러나 

이상의 논의가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여타의 법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문제

에 본격적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김기태⋅김연민⋅김원경⋅박주희⋅신동욱

(2012)의 것이 유일한데, 농업법인 관련 법률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8)

7) 강현철 외(2012: 89-99)를 참고. 

8) 농업분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영향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김기태 외(2012)의 보고서는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그 가운데 법제 

정비에 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포함시키는 방안, 농업생산자단

체로 지정하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사업 지침을 정비하는 방안, ｢농업협동

조합법｣을 정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기존의 농협들과 

경합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협력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문제는, ‘농업 분

야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에만 국한해서 살펴보더라도, ｢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조치가 되지 못

한다는 점에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배태하고 있는 타 법률의 문제가 상당수 해소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소되지 

않기에 병행 개정해야 할 법률들도 상당수 있다. 그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농식품부의 정책 사업 추진 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위계적 구조

를 충실히 따르는 법규의 논리에 비추어보면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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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을 가축

분뇨 처리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9) 농산물품질관리 대상 생산자

단체의 범주에도 포함시키고,10) 농업법인의 범주에도 포함시키고,11) 산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축산업

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

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생산

자단체’로 규정된 단체가 가축분뇨 시료 채취 및 성분 분석 사업, 기초 지방자치단체

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는 ‘퇴비⋅액비 이용 촉진 계획’ 수립 과정,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되는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등에 참여할 수 있

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도 이 법률이 정의하고 있는 ‘생산

자단체’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발표였다. 이 경우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영

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농업법인’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법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2호는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는 다시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그 시행령(대통령령)을 찾아보아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해 설

립된 협동조합은 포함되지 않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품질

을 향상하거나 표준 규격화 및 물류 표준화 등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농어업

인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110조 제1호, 제2호).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관해서는 각주 6)을 참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사업, 정관, 해산, 준조합원의 자격, 생산자

단체 가입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9조∼제15조). 관계 정부부처 합

동회의의 문건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의 일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05조, 제106조 등에 규정된 법

인세⋅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지원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을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이 ‘협업적 경영체’로서 ‘기업적 경영체’인 농업회사법

인과는 그 운영 원리를 달리하면서 협동조합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관계 당국이 간

과하고, 영농조합법인이 기본적으로 상법상 법인이 아니고 농업회사법인이 상법상 법

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법상 법인으로 기능하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공통점

이 있다는 측면만을 더 크게 고려한 결과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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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겠다는’12) 법제 개선 방

향을 발표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2012: 8-11). 그리고 ｢협동조합기본

법｣이 제정된 지 2년,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앞에서 언급한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 분야 협동조합’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포괄적인 

법제 개선은커녕 2012년의 정부 발표도 실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법제가 정비되지 않아 현실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

다. 일례로, 근래에 농촌에서 협동조합법인 형태로 많이 설립되고 있는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분야의 마을기업13) 문제를 들 수 있다. 그 같

은 협동조합법인-마을기업과 그 조합원들은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

기 때문에 종래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마을기업 및 그 조합원들과 비교

할 때 세제 또는 정책 면에서 불공평한 처우를 받게 되어 있다. 가령, 영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

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동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등이 아닌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

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

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안전행정부, 2014: 1). 안전행정부는 여러 

해 전부터 마을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보조금 등을 지원해 왔다. 2014년 마을기

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서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고 출자자 가운데 지역 주

민 비율이 70% 이상이 되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조직 형태가 법인인 단체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기 전인 2012년에 협동조

합기본법 제정의 시사점과 농업⋅농촌 정책의 과제 라는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별 비례

표집한 조사 자료를 다시 집계해 본 결과, 조사에 응한 전국 농촌 지역의 마을기업 

261개 가운데 약 42.1%인 110개가 영농조합법인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법인이 아

닌 임의조직이 24.1%, 비영리사단법인이 16.9%, 주식회사가 13.8%, 공익법인이 

1.5%, 유한회사 등 기타 법인이 1.5%의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어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었던 것 같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마을

기업 경영자들의 46.1%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사업 조직을 협동조합법인

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김정섭⋅마상진⋅김미복, 2012: 34-35). 

2013년부터 새로 지정된 마을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협동조합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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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조합법인-마을기업의 농업인 조합원이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협동조합법인-마을기업의 농업인 조합원

의 경우 그렇지 않다.14) 폐교가 있는 농촌 마을에서 주민들이 영농조합

법인-마을기업을 설립하고 폐교 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 할 때 

시⋅도 교육감이 사용료를 감액해주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협

동조합법인-마을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다.15) 심지어, 영농조합법인-마

을기업이 작물을 재배하려고 일반적인 영농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으나, 협동조합법인-마을기업은 환급받을 

수 없다.16) 이처럼 법제가 미비한 탓에, “농업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

들기보다 먼저 영농조합법인을 만든 후 추이를 보면서 협동조합으로 전

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기태, 2013: 2)는 조언도 나온다. 협동조합 

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들이 여러 법률에 배태(胚胎)어 

있는 이 상황은 현실에서 점점 더 자주 표면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었지만 그에 상응하여 농업

법인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고 있는 탓에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개

연성이 큰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 간의 제도적 형평성 문

제를 정리하고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일별할 것이다. 두 법인 모두 동일하게 ‘농업 경영을 영위하는 넓은 의미

의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법제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전제이

다. 그럼에도 현행 법규가 이 두 유형의 법인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14)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참조.

1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 참조.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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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도 살펴본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또 다른 유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17) 둘째, 현재의 농업법인 관련 법률들이 ‘농업 

분야 협동조합’의 출현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노정된 형평성 문제들을 제

시할 것이다. 크게 보아 ‘농지 소유 및 이용’, ‘조세 감면’, ‘지원 정책 및 

규제 특례’의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는 법제상 형평성 문제를 논할 것이

다. 그 같은 논의에서 드러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되므로 관련된 법

률들도 그 수가 아주 많고 상호 인용⋅참조하는 방식으로 복잡하게 연결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법인을 정의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만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할 수 없다. 함께 개정해야 

할 법률들을 낱낱이 살펴보면서 법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려 한다. 끝으

로, 논의를 요약하고 이 글의 한계를 돌아보며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제안

하면서 글을 맺을 것이다. 

2.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분야 협동조합’의 유사점과 

차이점

영농조합법인이 제도화된 것은 1990년이었다. 같은 해 4월 7일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6조 제1항은 “농민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

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우리 농업사에서 처음으로 농업법인

이 탄생한 셈이다(김정호⋅박문호, 1994: 2). 김정호⋅박문호(1994)는 

17) 이 글에서 또 다른 유형의 농업법인인 농업회사법인은 제외하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분야 협동조합’을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논의하는 까닭이, 그 대목에서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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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제도가 1960년대부터 논의되고 실천된 농업 부문의 협업

경영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건이라고 의의를 두었다. 그럼에도 당시에 

이미 ‘협업경영이 영농자산의 공동소유를 근간으로 성립되어야 하는 것

이 본래의 취지인데, 대부분의 영농조합법인이 농지 등 조합원의 출자 

규모는 극히 저조하고 오히려 정책 보조사업에 의존하여 자본금을 늘리

고 있다’(김정호⋅박문호, 1994: 84-85)는 비판을 하고 있다. 지금에야 

영농조합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조직이라는 문구는 법률 한 

구석에 남아 있는 것으로 ‘협업’이라는 말의 의미가 퇴색한 감이 있지만, 

1990년대 초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제도가 도

입될 때 ‘협업’의 개념은 상당한 무게의 역사적 기원을 갖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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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박문호(1994)는 1960년대의 협업농장이 정부의 시범사업에

서 비롯되어 농민운동 차원으로까지 확산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오

히려 그 반대였을 가능성이 높다. 김영미(2009)는 이 같은 협업농장의 

기원을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일종의 ‘이상촌 운동’으로부터 찾고 있

다. 그 ‘이상촌 운동’의 실천 수단으로 상정된 조직 모형은 바로 협동조합

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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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9: 291-294).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농촌에서의 협동조합 운동이 한국전쟁 이후 

남한 농촌에서의 ‘협업농장’ 운동 또는 시범사업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1970년대 들어 협업농장 논의는 단절되다시피했지만, ‘협업을 

위한 농가의 조직화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김정호⋅박문

호, 1994: 22). 그것이 기반이 되었던 것일까? 1990년에 드디어 ‘협업

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법인으로서의 영농조합법인이 출현하

였다. 이때의 ‘농업법인제도는 영세농의 협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농

조합법인은 농업경영이 중심이 되는 농업생산법인으로 제도화된 것’(김

수석, 2007: 110)이었다.18) 영농조합법인의 역사적 기원이 결국 협동

조합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 제도가 도입되던 당시 ‘협업적 농업경영’의 개념은 상당

히 엄격하게 정의된 것이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합

을 모태로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 중 한 가지 형태를 택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점은 당초에 영농조합법인

이 협업적 농업경영체를 지향하고 농업회사법인이 기업적 농업경영체를 

18) 그래서 “초기의 영농조합법인은 그 구성원을 1ha 미만의 농지소유자로 제한하였고, 

위탁영농회사는 농가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크기를 농가 1호당 3ha 이내로 제

한하였다. 한마디로 초기에 설계된 농업법인제도는 영세농의 협업을 전제로 한 것으

로 대규모 기업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1993년

의 제도 개편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농지상한과 위탁영농회사의 위탁상한을 폐

지함으로써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김수석, 2007: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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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한 것에 유래한다(김수석, 2007: 112-113).” 흔히, 그렇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은 무한책임회사이고 농업회사법인은 유한책임회사라는 식

의 설명도 있지만,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19) 농업회사법인이 취할 수 있

는 회사의 형태로는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는

데, 그 가운데 합명회사는 무한책임회사이며 합자회사에도 무한책임사원

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무한책임인가 유한책임인가 하는 문제 외에도 잘 

살펴보아야 할 차이점은 공동자산의 소유 형태에 관한 법률적 규정의 차

이점이다. 농업회사법인은 해당 사단법인이 자산을 단독 소유하는 것임

에 비해 ｢민법｣상의 조합인 영농조합법인은 ‘합유’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민법｣에서 공동소유 형태에는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의 세 형식이 있다. 합유의 경우 공동재산 가운

데 조합원 개인의 지분을 처분하는 데 있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분

할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어떤 의미에서 영농조합법인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은 법률적 지위가 아예 없는 마을 공동

체(예: 대동회)나 공동생산조직을 ‘권리능력이 있는 주체로 현대화’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법인들이 ｢상

법｣상의 법인이라는 점과 비교한다면, 영농조합법인을 규율하는 ‘｢민법｣상

의 조합 규정이 경제조직을 규율하기에 미약’(김수석, 2007: 113)한 것

도 사실이다.

정리하자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협업적 농업을 추

구한다는 점에서 그 기원을 같이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제도화된 결과물로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협업’이

라는 개념 없이 출발한 농업회사법인은 그 둘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19) 그럼에도, 영농조합법인이 무한책임회사라는 점이 경영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은 

여러 곳에서 나온다. 예컨대 인수합병이 용이하지 않다거나 청산이 어렵다는 등의 주

장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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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상의 일반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특

징들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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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비교



김정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농업법인 관련 법제 개선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176 (
)

, 176
( )

, , , , 

: ｢ ｣ , (2007: 112)
.

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분야 협동조합’, 형평성 및 

법률 개정의 문제

상당수의 영농조합법인들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법인으

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20) 물론, 그 가운데에는 정

부의 협동조합 정책과 결부되어 보조금 등의 지원 시책이 있을 수 있다

는 기대가 반영된 것들도 있겠지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직후의 상황

에서 보면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 조직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내지는 반성으로부터 협동조합으로 전환하

20) 각주 1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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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의향을 갖게 된 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다.21) 그런데 현행 법제

하에서는 농업인들이 협업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려고 ｢협동조합기본법｣을 

따라 협동조합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농업법인의 지

위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발생하는(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들이 

여럿 있는데, 대략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것’, ‘조세감면 혜택에 관한 

것’, ‘여타의 지원 정책이나 규제에 관한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1. 농지 소유 및 이용에 있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분야 협동조합’의 

형평성 문제

｢농지법｣에 따르면 몇 가지 예외를 빼고 나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원칙적

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때문이다. 이때 ‘농업경영’이란 ‘농

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

하는데(동법 제2조 제4호), ｢농지법｣에서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

21) 김기태 외(2012: 58-59)의 연구에 그러한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그 연구에서는 농업 분야의 협동조합을 설립한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수행하

고 그 자료를 일부 인용하고 있는데, 질문 항목 가운데에는 사업 조직의 법인 형식으

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러 종류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협동조합의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자들의 의견이 있어 눈길을 끈다. 면담 자료 몇 개를 인용

하면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의 가치에 동의하고, 협동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

합을 선택했다. 앞으로의 정부정책도 교육과 컨설팅 위주로 된다고 한다. 정부의 지

원을 바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자립해서 사업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우리에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농업법인에 비해 협동조합이 세제혜택이 없는 것은 알

고 있었지만, 1인1표라던가 지분에 상관없이 사람 중심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점

에 협동조합을 선택했다. 영농조합법인도 1인1표이기는 하지만 지분에 따라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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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된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22)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농지 소유에 관련된 여러 법령이나 정부 정책

의 대상이 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농지 소유 세분화 방지 목적

으로 이루어지는 농지의 일괄적 상속⋅증여 또는 양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23)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하도록 청구’24)할 수도 없다. ｢농지법｣ 제15조에

서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25)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농업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농지

이용증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밖에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제3항은 농지 

장기임대차사업의 일환으로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를 임

차하여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농업법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간척지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

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참고. 

23) ｢농지법｣ 제22조 제1항을 참고.

24) ｢농지법｣ 제33조 제2항을 참고.

25) ｢농지법｣ 제15조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실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농지

의 매매⋅교환⋅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2.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3. 위탁경영을 촉

진하는 사업,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

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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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법인을 구성하여 간척지를 임차하려고 할 때에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

회사법인을 설립해야 하지 협동조합을 설립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간척지

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농업 분야 협동조합’

의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하여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다. 그 외에도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 취득과 관

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특별히 배려하는 법률들이 있

는데, 마찬가지로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아 

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법률들이 여럿 있다.26) 

3.2. 조세 감면에 있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분야 협동조합’의 형평성 문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과 관련된 조세감면제도는 약 30개 

이상이다(김미복⋅김수석, 2011: 14). 그 가운데 영농조합법인과 관련

하여 법인이나 관련자가 납부해야 할 조세 가운데 감면 대상이 되어 있

는 것들을 살펴본다.

26) 가령, ｢농어촌정비법｣ 제100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한계농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할 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

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나 농

업회사법인에게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제5조 제3항),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

조 제5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1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은 민주화운동,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농토구입자금을 대부한 후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

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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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은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발

생한 소득분에 대한 법인세,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영

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조합원의 소득세, 영농조합법

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

득세 등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27) 그리고 제69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이가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1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직접 

경작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그것과 유사하게 조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농협 등이 농업법인에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세(제10조), 농업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내

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농업법인 설립 등기 관련 등록면허

세(제11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을 농업법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 및 임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3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 중 일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126조),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업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제129조) 등에 대해 면제 또는 감

면을 규정하고 있다. 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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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각종 지원 정책 및 규제에 있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분야 협동조

합’의 형평성 문제

농지 소유나 조세 감면 외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업법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이나 규제 특례 조치에 있어서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실질적 의미에서 형평성이 크

게 문제될 것이다. 농업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대강은 여러 법률

에서 반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국가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대상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28)이 ｢농어업⋅농어

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인데, 이 법률에서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법인 지

원 정책 관련 조항은 여타의 농업 관련 법률, 시행령, 정책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주요한 법적 근거로 인용되는 것들로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지

원 정책의 근거를 다각도로 마련해 둔 것이다.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것 자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

되어 있으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이나 농어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여러 지

원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동법 제29조). 한편, 농업법인 자체를 육성하

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농수산물과 식품 수급 및 가격 안정, 유통개선, 농

업 부문의 해외 투자, 농수산물 식품 수출 진흥에 필요한 정책 등을 수

행하려 할 때 그 일환으로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해두

고 있다(동법 제42조, 제43조, 제58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포괄된 규정을 인용하여 여러 

28) “기본법이란, 특정 행정영역에서의 국가행정상 기본적 이념⋅정책⋅방침을 밝히기 위

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하며, 관계법령에 대해서 일정한 지도성 및 방향성을 가지지

만, 반드시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규정이 없

는 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상위개념을 가지지 않는 법률로서, 법제실무적인 개념

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강현철 외, 201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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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들이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주

요한 것 몇 개만을 살펴본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조, 제4조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농업

인 등’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들과 마찬가지로, 농업생산 활동을 수

행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동

일한 내용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다.

한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하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제7조),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제8조), 여러 종류의 인가 및 허가 관

련 의제를 허용하고 있으며(제11조), 농업법인이 생산한 농외소득 활동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촉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5조). 

이러한 조문들을 그대로 따르면, 어느 농촌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이 생산

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려 할 때 앞에 열거한 조

문에 따라 공공 부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만, 

농업인들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동일한 농외

소득 활동을 펼치더라도 이 법률에 의한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밖에도 농업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지원 또는 규제 특

례 조항을 담고 있어서 현 상태에서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해당 조치

의 대상이 될 수 없게 규정된 법률들이 여럿 있다.29) 법률보다 하위 수

2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수산자조금의 조

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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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인 시행령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나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 사이의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들도 상당수 있다. 그것보다 더 하위 수준의 규정인 농림사업시행지침

에는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정책 사업의 대상이 농업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30) 

3.4.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향

영농조합법인은 법률에 의해 국가 농정의 주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

는 조직이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농업⋅농촌 정책

의 대상은 대략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의 세 범주로 규정된다

(동법 제3조 제2호, 제3호, 제4호).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규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 

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법인과 비견하여 형평

성 문제를 논하려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바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농업경영체로서 농업법인의 일종이다.31) 

어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할 경우 국가나 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업재해대책

법｣, ｢농업협동조합법｣, ｢소금산업 진흥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등이다.

30) 김기태 외(2012: 152-155)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수록된 정책 사업들 가운데 협동

조합을 사업 대상자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정책 사업 49개를 적시한 바 있다. 그것

들 가운데 상당수가 ‘농업 분야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

는 법제 정비만으로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31) 농업경영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대상으로 규정된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구분되는데

(동법 제2조 제3호), 농업법인은 다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나뉜다(동

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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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가 영농조합법인과 동등하게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형평

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서는 영농조합법인만을 협업적 농업경영의 법인 주체

로 보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포함시키는 것

이 중요한 과제다.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위

한 지원 대상으로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융자 

및 보조금 지원 대상에 부과되는 의무인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의 대

상으로도(동법 제40조), 농식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 

지원의 대상으로도(동법 제42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 등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공동 브랜드화 정책의 대상으로도(동법 제43

조)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영

농조합법인을 포함한 농업법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종류

의 정책 대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지목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에 대해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며(동법 제12조), 여러 종류의 지

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동법 제20조 제1항).32) 게다가 ｢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定義) 조항을 인용하

여 농업법인을 특정 정책의 대상(또는 참여자)로 한정하는 법률들이 많다.

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

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하면, 여러 

법규와 정책 사업 지침에서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자동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국회정보시스템33)의 법률지식정보 데이터베이

3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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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 검색한 결과, ‘농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농어업법

인’ 등의 단어가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이 19건이었다.34) ｢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조문을 개정하면, 이 법률들에서

는 자동적으로 해당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기존의 농업법인과 동등한 처

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법률에 따라서는 조문에서 ‘농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등의 용어를 인용하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를 개정하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들도 많다. ｢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개정해야 할 법률들이다.35)

이렇게 많은 법률들을 ‘기계적으로’ 개정한다고 해서 형평성 문제가 해

결되는 것은 아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영농

조합법인의 구성원이 모두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어서,36) ｢협

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의 조합원들

이 모두 농업인이 아닌 경우라면 앞 절에서 논의했던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 분야 협동조합 모두 협업적 농업경영을 추구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33) www.assembly.go.kr

34) 그러한 법률과 해당 조항 번호를 <부록 1>에 싣는다. 이것은 법률 수준에서 파악한 

것이다. 그 하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검토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이다.

35) 이러한 법률 조문들은 대체로 “이 법에서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라는 식의 문장으로 되어 있

다. 따라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농업 분야 협동조합’을 새로

운 유형의 농업법인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고, 해당 법률도 최소한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조

에 따른 △△협동조합법인을 말한다.”라는 식으로 고치는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처

럼 ‘병행 개정’이 필요한 법률과 해당 조항 번호를 <부록 2>에 싣는다. 이것 역시 법

률 수준에서 파악한 것으로, 하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검토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이다.

36) 영농조합법인에서 조합원은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인이 아닌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준조합원이 될 수는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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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전제를 온전하게 충족하지 못하

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무조건 영농조합법

인과 법률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른 의미에서 역차

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예컨대, 농지 소유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37)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길이 열려 있다. 실제로 현재 설립된 농촌 지역의 여러 협동조합들 가운

데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조합원이 되어 설립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

조합이 적지 않다. 이 경우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으로 인정하고, 따라

서 농업법인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고, 농지 소유를 허용해도 괜찮을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1조에 비추어 농업인이 

아닌 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농지를 소유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

는, ｢농지법｣에서는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

는데 농업회사법인에는 농업인이 아닌 자도 총출자액의 90% 이내 범위

까지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상황에서,38)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조합원인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37)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

들이 모여 상호 배려하면서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

원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 조합원의 유형으로는 △조합에 물품을 공급하는 생산자 조합원, △조합

의 공급물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조합원, △조합의 직원인 조합원 등이 있다. 소비협

동조합이나 사업협동조합과 달리,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이질적 조합원의 구성

을 특징으로 한다.”(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2012: 48-49)

38)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액 계가 총출

자액의 90%를 넘을 수 없고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비농업인의 출자액 합계 한도는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농

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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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다.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다. 논란의 여

지가 있는 쟁점은 제쳐두고 일단 시급하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분야 협

동조합’ 법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려면, 보수적인 관점이기는 하

지만, 우선은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의 구성이 영농조합법인과 동일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앞서 언급한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되

어야 한다. 그것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법인이라 하더라도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임을 입증하는, 즉 

영농조합법인처럼 조합원들이 모두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절차를 별도로 

만들어야 함을 뜻한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음

을 입증하는 절차는 법인 설립 시 정관에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39)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법인 설립 절차 규정에는 ‘농업’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

로, 적어도 영농조합법인의 법인 설립 절차에서 조합원이 농업인임을 입

증하게끔 하는 상기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에서 별도로 마련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농업인 조

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입증하게 하는 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농업 분야 협동조합’을 별도의 범주로 

두어 설립 절차 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3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참고. 아울러, 농림축산

식품부는 고시 제2013-17호에서 영농조합법인 정관(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

작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

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제8조),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경영규모 또는 연중 농업 종사일 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해야 한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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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40) 시에 그런 입증 절차를 따르도록 관

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방법이다.

4. 결 론

지금 농촌 지역에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사업 분야는 다양하

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런 사

업 활동을 협업적으로(협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형식으로는 ｢농

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법인의 

일종으로서 아주 많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 지침 등에서 특정한 

영역의 권리 주체로서 그리고 지원 정책 및 규제 특례의 대상으로 규정하

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들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제도는 광범위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조직 측면에서 ‘농

업 분야 협동조합’과 닮은꼴이고 그 활동도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영농

조합법인과의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법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농업법인으로 간주되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에 비해 갖는 유리함들을 여러 법률을 통틀어서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가 있다

는 점이다. 둘째는 각종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40)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등

록하지 않은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이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법인이 등록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

8조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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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농촌 정책의 주요 대상이라는 점이다. 세 측면에서 발생하는 형

평성 문제를, 우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을 영농조합법인

과 마찬가지로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

로써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관련된 수

십 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그 닮은꼴인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것은 아주 제

한된 범위의 논의로서 이 글의 한계이기도 하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을 계기로 농촌에서도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다룬 것 외에도 법제 개선 문제를 논의할 것이 많이 있다. 첫째, 

이 글에서의 논의는 법률 수준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 하위의 

시행령, 시행규칙, 정부 부처의 행정지침 등에 대한 실무 차원에서의 검

토와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특

히 농촌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에서부터 설립 및 운영에 수반되

는 행정적⋅실무적 지식에 관계된 것까지 포함하여, 널리 확산되지 않은 

가운데 협동조합법인 설립 과정에서 설립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자주 

지적된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측면에서의 법제 개선에 대해서도 ｢협동

조합기본법｣과 그 시행령 등 하위 법규에 대한 연구와 개정 논의가 필요

하다. 셋째,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

으로 법제 개정 필요성을 논하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농업법인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협동조합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

다. 농업법인 제도 개편에 있어 ‘한편으로는 기업농적 대규모 농업경영체

를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가족농 경영을 합리화하는 새로운 

법인경영체(유한영농법인) 창설이 필요’(김수석, 2007: 125)하다는 주

장을 받아들인다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은 그것과 관련된 중대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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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수일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

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책 추진 근거를 마

련한다는 차원에서 법제 정비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농업 분야 협

동조합’ 외에도, 소비자 협동조합이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활동 그 자체가 농촌 지역사회의 자조적

(自助的) 발전 역량을 증진할 것이기 때문이다.41) 다만,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원 정책과 관련된 법제 정비는 신중하고 

사려깊게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협동조합이 ‘자율과 독립’을 규제적 이

념으로 삼는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1) 이에 관한 소략한 논의로, 김정섭⋅김미복⋅마상진(2013: 12-20)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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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업법인 정의 조

항을 개정하면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

는 관련 법률 조항 - ‘농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용어를 

포함한 법률 조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1조 

제2항.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농어촌정비법｣제100조 제1항, 제100조 제2항, 제100조 제3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

2항, 제30조, 제33조 제1항 제3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3호, 제11조의2 제1

항,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제39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39조 제3

항, 제40조,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3항, 제58조, 제59조 제2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19조의3 제1항.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농지법｣, 제2조 제3호, 제2조 제4호, 제8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3

호, 제15조 제4호, 제16조 제2호, 제21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2

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33조의2 제1항, 제50조 제2항, 제54조 제1

항 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식물방역법｣, 제3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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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8조 제4항.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주세법｣, 제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28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29조 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

52조 제2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 제5호, 제18조 제1항 제

1호, 제18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3항, 제24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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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업법인 및 영농

조합법인 관련 조항을 개정함과 더불어 법 적용 대상으로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도 개정해야 형평성 문제가 해

소될 수 있는 관련 법률 조항 -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법률 조항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 제2항 제4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제3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제112조의4 제1항.

｢소금산업진흥법｣, 제58조 제2항 제5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제66조 제2항, 제66조 제3항, 제

66조 제4항, 제66조 제7항, 제66조 제9항, 제71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

1호, 제126조 제1항, 제126조 제2항, 제126조 제5항, 제126조 제7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제3호, 제5조 제

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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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of Cooperatives Establishment 
in Rural Korea and Improvement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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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aemun-Gu, Seoul, 130-710, Republic of Korea

Abstract

In urban as well as rural areas, there is a vigorous movement to 

establish cooperatives which are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Eight month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more 

than 600 cooperatives reported their articles of association to the 

competent Mayor/Governor in rural areas. Considering the population 

distribu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this is not a small number.

Though recently established rural cooperatives are acting 

throughout diverse business sectors, cooperatives in agricultural 

sector, which 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occupy the largest portion of all the rural cooperatives. There are 

two types of juridical person that are allowed to engage in the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by the laws. They are 

Farm Association and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Now in rural Korea, farmers tend to establish cooperatives by the 

Framwork Act On Cooperatives which are in the same business sector with 

Farm Association or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There are many 

needs to improve legislation regarding cooperatives. Above all, the laws 

about Farm Association and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are in urgent 

need of improvement for the emerging rural cooperatives to be treated fairly.

key words : Cooperative, Frame Act On Cooperatives, Leg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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